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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2021년 3월 11일 상호합의 절차(Mutual Agreement 
Procedure: MAP) 실행지침 개정안1)을 발간하여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건에 
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실행 절차를 제공함2)

○ 지침은 양자조약과 관련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만을 다루고, 룩셈부
르크 국내법과 연관된 쟁점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함 

○ 실행지침 개정안은 2017년에 발간한 지침을 대체함 
- 권한 있는 당국의 체약 상대국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 사실 통지기

한이 4주에서 2개월로 연장됨

■ 지침은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거부될 수 없는 특정 상황을 제시함 
○ 권한 있는 당국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3개 이상의 관할국이 참여하는 

다자간 상호합의 절차도 관할국이 각각 양자조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허용됨
○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은 조세조약상 신청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신청인

의 거주국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될 수 없으며, 지침은 
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거부할 수 없는 특정 상황을 제시함

- 상호합의 절차 개시는 신청이 과세관청의 조세조약 또는 국내법에 의한 
조세회피 조항을 적용한 결과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

-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따른 조정을 수락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었
다는 사실만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, 세무조사 대상인 납세자를 위하여 
거부할 수 없음

- 이전 가격(TP)과 관련하여 이중 과세가 가능한 관련 쟁점 사건으로 개

1) Circular L.G.-Conv. D.I. No. 60 of March 11, 2021.
2) Tax Notes International, Luxembourg Clarifies MAP Access, Implementation in New Guidance, March 22, 2021, pp.1599 

~ 1600 ; News IBFD, “Luxembourg Administration for Direct Taxes Publishes Circular on Mutual Agreement Procedure 
Under Luxembourg Tax Treaties,” March 15, 2021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ata/tns/docs/html/tns_2021-03-
15_lu_1.html, 검색일자: 2021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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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될 수 있음
- 거주 기업이 체약 상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의 이

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어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

■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 시 신청인의 의무와 상호합의 절차와 여타 절차의 동
시 여부를 다룸

○ 신청인은 상호합의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을 특정해야 하며, 신
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특정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 상대국 또는 
양 체약 상대국의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 

- 신청인이 상호합의 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도록 
하며 관련 조약의 특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

- 룩셈부르크 또는 여타 관할국 법원의 관련 판결이나 진행 중인 소송에 
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

○ 상호합의 절차와 국내 소송 절차, 상호합의 절차와 EU 중재 절차는 동시
에 진행될 수 있으나, EU 조세분쟁해결지침(2017/852)하의 절차가 개시
되면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는 개시될 수 없음 

■ OECD Action 14 상호검토(peer review process)는 룩셈부르크 상호합의 절
차가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, 징수 유예 권한 및 다년간 이
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

○ OECD는 Action 14 상호검토에서 룩셈부르크가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
평가하였으나, 진행 중인 Action 14 상호검토의 일환으로 상호합의 절차의 개
선점을 권고함 

- 2단계 상호검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1단계 상호검토에서 
식별된 개선점을 거의 다 해결하였으며, 남아 있는 개선점은 양자조약
상의 문제로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

- 룩셈부르크의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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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합의 결과에 따른 징수 유예 권한이 없으며, 다년간 이루어진 거래에 
대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점이 개선점
으로 지적됨 

<자료 수집 및 정리: 김재경 변호사>


